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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유소 70% 휘발유 공급원가 몰라
정부, 가격결정 방식 개정 필요 … 가격상승 부채질에 담합 우려도

주유소 10곳 가운데 7곳이 공급원가도 모른 채 소비자에게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팔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

사결과가 나왔다.

주유소들은 자체 유통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석유제품

가격 상승을 부추기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(한나라당)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<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관련 실태조

사> 결과보고서의 분석결과를 2월23일 발표했다.

지경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의 주유소 1만1070개 가운데 327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

실시한 결과, 정유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 가운데 사전에 가격을 알고 제품을 주문하는 곳

은 18%에 그쳤다.

공급 당일 가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8.5%, 공급 다음 날 확인하는 경우가 4.0%, 공급받고 나서 1주일에서 1

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곳이 61.6%로 전체 주유소의 74%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이 얼마인지도 모른

채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김태환 의원은 “제품가격도 모르고 정유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는 중간마진을 확보하기

위해 소비자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”며 “그동안 관례로 이루어졌던 가격결정 방식에 대

한 전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조사대상 주유소 가운데 약 41%는 이런 사후 가격결정 방식이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

답했다.

또 김태환 의원은 “공급 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유기업과 주유소 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의

소지도 있다”며 “정부는 정유기업과 주유소 간의 거래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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